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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 Eun Kim / Hak Jun Lee

This study presumes that as social welfare duties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the efficiency of services will increase becaus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relatively closer to the people, can easily identify and satisfy people’s preferences 

and needs (Tiebout, 1956; Crook and Sverrisson, 2001; Oates, 1972).

A government grant refers to finan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specific dutie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the social welfare area 

that has a high universal welfare ratio, the influence of population increase on the 

expansion of quasi-fixed expenses is large, financially suppressing local governments.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ctual effects of increasing 

national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area on the financial autonomy of 226 primary local 

governments, from 2011 to 2021.

As a result,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financial autonomy with increasing national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area.

The following methods were proposed as methods for South Korea to increase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while providing high-quality services in the 

social welfare area: ① Reorganize small-scale and redundant projects of local government 

bodies and find effective new projects; ② expand block grants and consider reorganizing 

differential grant rates; ③ establish the minimal national standards for welfare projects; 

and ④ strengthen internal projects by increasing local tax revenue sources.

Keywords: Social welfare. national grants, financial autonomy

* 용인시정연구원의 2023년 기본과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용인시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김보은)”
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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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권력과 책임을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및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무들이 지방정

부로 꾸준히 이양되어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사무가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된 배경은 상

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의 경우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가정한다(Tiebout, 1956; Crook 

and Sverrisson, 2001; Oates, 1972).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전제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문별 재정운용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요

구되고 있다(Lee, H.,& Kim, B, 2024).

우리나라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명시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부터 기존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예

산 편성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분권(김미혜 외, 2009)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대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에도 함께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1)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외에 자체 재원을 통해 매칭 재원

을 활용해야 하는데, 사무 이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 매칭 재원이 커지면서 이는 지방재정의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7.7조원이며, 이는 지방재정 국고보조사업 예

산의 약 53.1%로 2019년도 대비 약 4.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제공과 관련 지방정부는 매칭 지방비를 활용하여 적정비

율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 지출이자 단순 지출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재원, 2011; 김흥환, 2015; 김영록. 2014; 서정섭 외, 2016). 특

히, 사회복지 분야의 기능 이양은 지방의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증가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

서 결정되는 중위소득 인상, 수급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 재정누출 및 낮은 재정자립

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증가 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이재원, 2011). 

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기본적으로 행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

입을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확보된 수입을 자기 판단과 결정에 의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최적으로 공급하는 것(국회예산정책처, 2023)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적 책임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비는 2019년 59.7조원
에서 2023년 86.3조원으로 약 26.6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7% 상승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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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필수적이나, 사

회복지 부분의 경우 지방정부의 책임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체 재원이 부

족해짐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이행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기초자치단

체의 재정자율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 국고보조금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

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을 의미한다. 이때, 급부금의 경우, 농가의 소득 

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등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금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보조금, 부담금에 대한 논의는 ｢지방재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지방재정법｣ 상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의 의미

구분 내용

보조금
제23조제1항) 국가는 정책상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
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담금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관이나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
는 경우로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특정한 사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그 재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사무 혹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부여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2) 첫째, 지방정부로부터 특정 공공재를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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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세입

과 세출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교부 목적, 

지방비 부담방식, 교부조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 2> 국고보조금의 분류

분류 명칭 의미

교부 목적

부담금
지자체 혹은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써 원활한 사무처리
를 위하여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교부금
선거나 여권 업무 등 국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을 위해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

협의의 보조금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자체 재정 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

지방비 
부담방식

정률보조금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

정액보조금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조

교부조건

특정보조금 보조금 교부 시 국가의 교부조건이 있는 보조금

포괄보조금
보조금 교부 시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 
촉진을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경비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p247 재구성

하지만,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저해 및 국가의 의존도 강화, 

그리고 지자체 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 혹은 사업은 이양되었으나, 재원이 충

분히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게 지방에 교부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재정소요 분담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과 국가가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재정 분담 방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정액보조금 혹은 정률보조

금으로 구분된다. 이때, 정액보조금이란, 특정 지역 혹은 행사 지원 사업에 일정 금액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적

용하여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국재정정보원 공식 홈페이지(https://kpfis.or.kr/ko/major_biz/eNara_help_oper/government_subsidie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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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률보조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단수 보조율과 사회

복지 혹은 일부 특수사업에 지원되는 복수보조율로 구분되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사

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정률 보조금 중 복수보조율의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오고 있다. 

<표 3>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유형 구분

보조형태 보조율수 보조율 구분방식 보조율 특성 적용 분야

정액 보조 - -
특정 지역 또는 특정행사 사업에 
일정 금액 지급

특정 지역, 특정행사지원 등 

정률 보조

단수 단수보조율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기준
보조율 적용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복수

일반 복수보조율
사업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른 보
조율 적용

일부 특수사업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서울에만 낮은 보조율 적용 사회복지

차등보조율
재정력과 재정지출 지소에 따라 차
등 보조율 적용

사회복지

 자료: 손인호･금재덕(2018), 홍근석(2020) 재인용

한편, 국고보조금이 정률 보조 방식으로 지원될 경우, 사업에 따라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준보조율이란 보조금의 예

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을 의미한다.3) 그리

고 차등보조율이란,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

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보조율은 대체로 예산 규모가 커서 상당한 대응 지방비의 부담을 유발하는 대규모 보조사업

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거나, 해당 사업의 수요가 큰 경우 더 높은 국고보조

율을 적용받게 된다(손인호･금재덕, 2018). 대표적으로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영･유아 보

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의 복지사업이 해당되고 있다(홍근석, 2020).

2. 재정자율성의 의의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세입 할당5)과 지출 책임을 하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별표 1]은 사업별 기준보조율 121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당 표 122번에 따르면,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을 부여하거
나 혹은 정액을 보조함이 제시되어 있다.

4) 서울-지방차등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세입 할당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세권을 지방 정부에게 이양하여 근본적으로는 재정 권한의 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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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부인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대한 논거는 중앙정부보

다 상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용이하

기 때문에 공공재 및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Tiebout, 1956; Crook and Sverrisson, 2001; Oates, 

1972)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재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주적으로 세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예산 적자를 방지

할 수 있다(Ter-Minassian, 1997; Stein, 1998; Fukasaku and de Mello, 1998; Luiz de mello and 

Matias Barenstein, 2001)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행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권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6)이 중앙

으로부터 이양된 사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권한과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결정권인 재정 

권한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재정적 권한이 함께 이양되는 것이 중요하다(Roy Bahl and 

Richard M. Bird, 2018).

한편, 재정자율성(Fiscal Autonomy)이란 기본적으로 행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입을 자신의 능력

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수입을 자기 판단과 결정에 의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최

적으로 공급하는 것(예산정책처, 2023)을 말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사무

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정 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측면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Voinea, 2008), 지방정부가 지

역의 필요에 따라 공공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자율성의 확보는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는 업무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의 자원 조달 및 관리, 그리고 지출에 대한 자율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매우 중요하나,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행･재정적

인 관계망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 등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약 요건이 따른다. 즉, 지방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제한된 자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통한 공공재 제공에 있어 시민의 만족

도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자율적 운용은 매우 중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7) 그리고, 이와 같은 분권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원 자주권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이 권한을 부여한 주체라 할 수 있다.
7) 이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권한과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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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지방재정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경우 지방 발전을 위한 물적 자원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김현조, 2001)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재정자율성의 확보 

및 재정분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선행 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

당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관련 연구로 먼저, 권혁진･최미호(2017)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가 기초자치단체

에 정책영역별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는 

경제, 사회, 행정의 자체사업 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복지보조사업 비중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는 모든 분야의 지자체 자체사업을 축소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김수흥(2018)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및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체 자체사업, 복지 자체사업, SOC 

자체사업, 일반행정 자체사업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시･군과 자치구 22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군과 자치구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비와 

전체 자체사업 유형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유형은 시･군으로 시･군이 자치구에 비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방비 매칭을 이유로 자체사업의 비중을 감소시킬 유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금종예･임현정(2020)은 김수흥과 마찬가지로 자체사업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기

초연금 대응지방비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시･군･구의 기초연금 예산액이며, 통제변수로 자체수입, 자주재원, 고령인구 비중, 영･유

아, 장애인 비중 등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시･군･구의 기초연금 예산액이 증가할 때, 자체사업

예산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최정열(2021)은 사회복지비지수8)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패널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은 

경우 재정자주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사회복지비지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보조

금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정자주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지호(2020)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8)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의 비중(순계 기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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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교부금으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기

간으로는 2009~2019년을 설정하였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224개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재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정 효과 모형 패널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변수로 종속변수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 규모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결

과 복지재정부담과 복지재정부담 가중도가 증가할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 규모가 유

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독립변수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의 자체 사업예산 비중과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사

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 영향이 지방의 재정자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영향에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자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자체 사업비의 감소

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대

부분의 연구에서 자체사업예산 규모, 자체사업예산 비중, 재정자립도, 혹은 재정자주도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독립변수의 경우 사회복지비지수 적용지역, 비적용지역,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비율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각 연구의 특징에 따라 인구, 복지수요, 정치조

건 등을 포함하였다. 기존 주요 선행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변수 산정 방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고보조사업과 재정자율성의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 활용된 변수(요약)

구분 변수명 산식

권혁진･최미호
(2017)

독립 복지보조사업비중 (사회복지보조사업지출/총지출) × 100

종속
경제개발정책 자체사업지출비중 (경제개발정책 자체사업 지출액/총지출) × 100
사회개발 자체사업 지출 비중 (사회개발자체사업지출액/총지출)× 100
일반행정 자체사업 지출비중 (일반행정자체사업지출액/총지출)× 100

금종예･임현정
(2020)

독립 기초연금예산액-시･군･구비9)

기초연금 지급액(사회보장적 수혜금) 본예산 중 
국비와 시, 도비를 제외한 시･군･구비(기타행정
비용 제외)

종속 자체사업 예산액
정책사업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 예산

최정열
(2021)

독립
사회복지비지수 적용지역 (사회복지분야세출예산순계규모/세출예산순계

규모) × 100사회복지비지수 비적용지역

종속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존재원(지방교부
세+조정교부금)}×100/일반회계총계 예산 규모

 자료: 연구자 별 논문을 토대로 재구성

9) 각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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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분석 틀 및 가설 설정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매칭 지

방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논의에 기반한다(김승연 외, 

2010; 권혁진 외, 2017; 김수홍, 2018; 금종예 외, 2020; 임재훈 외, 2022; 최정열, 2021; 김지호, 

2020). 이와 관련하여 서정섭(2011)은 지방의 입장에서 중앙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사

회복지지출은 재정지원이 없는 위임명령(Unfunded Mandate) 혹은 미적정 수준의 위임명령

(Underfunded Mandates)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의 과중 원인이며, 나아가 재정위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의 하나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

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율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

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정도로 보고 재정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자체사업 예산과 재정자주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정책사업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

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사

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자치단체 예산 규모 × 100을 통해 산정된 것으로 일반회계 수입

만을 반영하는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보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의 자립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하며, 통제변수로는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주요 영향요인이 되는 (In)전체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8세 미만 아동 비

율,10) 고령화 비율을 포함하고자 한다. 더불어, 타 분야 국고보조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9가지 분야(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국고보조금, 환경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

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통해 타 유형의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지역에 대하여 고정 효과를 주기 위하여 연도와 지역 코드

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해당 변수의 영향이 당해 연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t-1로 시간적 차이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

10)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이 만 8세로 통제변수를 8세 미만 아동 수로 설정하였다.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공
표 하위단위에서 반올림 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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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26개 기초자치단체11)의 2011~2021년 기간에 대해 설정된 변수(데이터)

는 지방재정 365 혹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특성화하고자 

통합, 시･군･구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12) 시계에 대한 특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비율, 재정자주도, 자체사업예산 비율의 횡단면 자료를 

2011~2021년까지의 10년간 시계열로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GLS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13)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t-1년) 종속변수(t년)

(t-1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비율(%)

(t년) 자체사업 예산비율(%)
(t년) 재정자주도(%)

⇒

통제변수(t-1년)

(t-1년) 기초생활수급자비율(%)
(t-1년) 고령화비율(%)
(t-1년) 8세 미만 아동(수) 비율(%)
(t-1년) ln 전체인구(명)
(t-1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국고보조금 비율(%)
(t-1년) 농림해양수산 부분 국고보조금 비율(%)
(t-1년) 환경부분 국고보조금 비율(%)
연도
시군구 코드(101, 102)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11)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연기군은 데이터가 불명확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2)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인구, 고령화율, 아동(수) 뿐만 아니라 도시/농촌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3) 패널회귀분석은 다지역에서 다 기간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는데 적정한 통계 분석법으로 횡단면 분석이

나 시계열 분석에 비해 관측치의 수가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문제
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추정값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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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구에 활용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 활용된 유효 데이터는 2,258개이며, 이를 시･군･구로 나누면 시 820개, 군 750개, 구 

69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 지표별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인구(ln) 값은 연구 대상인 기초자치단체 전

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1.85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구 단위로 12.57, 다음이 시 단위

로 12.3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군 단위의 경우 10.76으로 구 단위 대비 약 1.81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초수급자 비율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3.85%로 제시되고 있으며, 시는 3.34%, 군 

4.59%, 구 3.54%로 군 단위의 경우 기초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

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산정한 고령화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때

는 18.44%, 시의 경우 14.64%, 군은 26.21%, 구는 13.34%로 기초수급자 비율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군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8세 미만 아동 비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평균 7.64%, 시 8.15%, 군 6.42%, 구 

8.54%로 기초수급자 비율과 고령화율이 높은 군의 경우 8세 미만의 아동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이 시･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이 높

은데 반해, 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이 더 지원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2011~2021년 기간 내 평균 재정자주도는 59.55%로 나타나

고 있으며, 시의 경우 65.70%, 군 63.87%, 구 47.72%로 상대적으로 구의 재정자주도가 다소 낮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전체 인구 차원에서는 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많은 

인구가 사는 구 단위에서의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감소하며 서

비스 품질이나 공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를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속변수인 자체사업 비중의 현황을 살

펴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25.35%이고, 시 단위는 30.41%, 군 단위 27.71%, 구 단위 

17.05%로 재정자주도와 유사한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경

우 평균 52.92%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의 경우 50.27%, 군 53.80%, 구 54.77%로 재정자주도와 자

체사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규모는 큰 구 차원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하나로 사회복지 분야 외의 국고보조금 비율의 영향 관계를 추가적으

로 제시한 변수인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고보조금 비율은 평균 19.36%이며, 농림, 해양, 수산이 주

요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군 단위의 경우 평균 약 20.82%로 시･구 유형 대비 높은 비율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평균 18.46%이고, 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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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군 단위는 27.63%, 구 단위는 6.01%로 구 단위에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비율

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환경 분야의 국고보조금 비율 평균

은 12.30%이며, 군 단위가 20.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표 5> 변수의 기초적 특성

구분
전체 시(3) 군(2) 구(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군구코드 2.03 0.80 3.00 0.00 2.00 0.00 1.00 0.00 

로그전체인구 11.85 1.04 12.37 0.80 10.76 0.52 12.57 0.58 

기초수급자비율 3.85 1.67 3.34 1.70 4.59 1.32 3.54 1.69 

고령화율 18.44 7.96 14.64 5.44 26.21 6.29 13.34 3.87 

8세 미만 아동 비율 7.64 13.92 8.15 4.06 6.42 19.88 8.54 12.04 

재정자주도 59.55 11.18 65.70 5.67 63.87 4.72 47.72 12.02 

자체사업비중 25.35 8.36 30.41 6.67 27.71 5.66 17.05 6.27 

사복국고비율 52.92 8.49 50.27 6.31 53.80 6.22 54.77 11.62 

농림해양수산
국고비율

19.36 8.85 19.13 7.10 20.82 6.10 17.88 12.37 

공공안전
국고비율

18.46 19.03 19.87 18.98 27.63 17.61 6.02 13.02

환경보호
국고비율

12.30 12.12 12.71 9.79 20.29 11.96 2.34 5.68 

유효 N(목록별) 　2,258　 749 819 690

2.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26개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재

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변수별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본 연

구의 가설과 같이, 재정자주도가 높은 경우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

국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을 경우 재정자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26개 전체 모형에서 통제변수의 경우 전체인구와 기초수급자 비율이 낮은 경우 재정자주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민 1인당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부분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경우 지

방자치단체 재원이 감소하여 재정자주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가 재정자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설명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령화율의 경우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경우 재정자주도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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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따로 심층분석을 해봐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및 인구의 특성 상 65세 이상이 축적한 전체 재산이 그 이하의 연령층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

와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높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경

제활동으로 인한 재산 축적이 어려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14) 

통제변수 중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외 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로 설정한 변수 중 농림해양수산 부분의 국고보조금 비

율만이 음(-)의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이와같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낮은 경우, 재

정자율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는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 많이 지원

되는 국고보조금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지원 대상의 특성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15) 

다음으로, 시･군･구 유형별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시･군･구 모형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낮아질 경우 재정자주도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난 것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하나인 전체인구비율은 

시･군･구 유형별 분석 모두에서 인구가 낮을수록 재정자율성이 증가한다고 제시되었다. 한편, 고

령화율의 경우, 시･군･구 별로 다른 영향 관계가 나타났는데, 시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으면 재정자

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은 경우 재정자주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전체 모형에서 해석한 바와 같

이 군 노인이 도시에 비해 경제력이 낮다는 논의에 기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더불어 타 분야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지방의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그

리고 시･군･구 모든 유형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높은 경우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다고 나타났으며, 시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된 농림해양수산 국고보조금 비율,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 

국고보조금 비율, 환경보호 국고보조금 비율 모두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은 경우 재정자주도에 음

(-)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국고보조금 지원이 늘어나게 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재정이 경직화

된다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14)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초연금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시의 경우 평균 69.6%, 
군 78.6%, 구 65.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지표로 할용 할 수 있다. 

15) 본 연구의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도시화 된 시 단위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65.70%인데 반해, 군 단위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63.87%로 약 1.83%p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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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정리)

구분 전체 시(3) 군(2) 구(1)

상수 -358.62*** 737.84*** -114.667 -59.875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비율 -0.77*** -0.32*** -0.14*** -0.66***

로그전체인구 -1.54*** -1.43*** -1.16** -9.17***

기초수급자비율 -1.30*** -1.85*** 0.03 -2.01***

고령화율 0.20*** 0.42*** -0.12** -0.22

8세 미만아동비율 0.00 -0.03 -0.01 -0.01

농림해양수산 국고보조비율 -0.10*** -0.09*** -0.15*** -0.05**

공공질서/ 안전국고보조비율 -0.01 -0.05*** 0.00 -0.04**

환경보호 분야 국고보조비율 -0.02 -0.05** -0.12*** 0.06

유효 N(목록별) 2,258 749 819 690

  0.675 0.54 0.26 0.84

F 469.95 87.25 30.15 386.67

Durbin-Watson 0.952 1.66 1.47 1.34

 주: 1. 고정 효과: 시군구 id, 연도
       2. * = P < .05, ** = P < .01, *** = P < .001

2)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자체사업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초자치단체 226개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자체사업예산 비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  값은 0.43으로 약 43%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F값의 경우 172.22로 마찬가지로 모형의 설명력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정도를 보여주는 Durbin-Watson값은 1.07로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인 ‘사회복지 보

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변수로 재정자율성을 자체 사

업예산 비율로 설정 한 결과 해당 가설이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전체인구와 기초수급자 비율이 낮은 경우 자체사업예산 비율이 증가하였

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와 기초수급자 비율이 증가할 경우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확대

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감소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다른 변수와 관련되어서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종속변수인 자체사업 예산비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자체사업 예산비율의 산정 식이 정책사업 예

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중 보조사업이 제외되며,16) 

16)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고 자체사업의 비율이 낮은 
불균형적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때, 자체사업 예산비율의 경우 산정 시 보조사업이 제외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지게 되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이 수행되는 보조사업 부분이 빠지게 됨으로
써 재정자주도보다 유의미성이 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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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총액 대비로 예산 산정 범위가 재정자주도보다 다소 좁은 범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자율성에 대한 또 다른 대용치인 자체 사업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시･군･구 유형별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비율이 증가할 경우 자

체사업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음(-)이라는 부분에 대해 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모두 유의

미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 유형에서는 앞서 재정자주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결과와 같이 고

령화율이 증가할 경우 자체사업비율이 높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의 경우, 환경보호 국고보조금 비율이 증가할 때, 자체 사업비 비율에 양(+)의 유의미성을 보인

다고 나타났는데, 분석결과 구 단위는 환경보호, 환경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약 2.34%로 시와 비

교했을 경우 10.37%p, 군과 비교 시 17.95%p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으로 구 단위의 경우 환경 분야에 적정한 국고보조금이 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즉, 이에 따르면, 적정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필수 불가결한데 반해, 이에 대한 기준이 제

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과도 혹은 과소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자체사업비비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정리)

구분 전체 시(3) 군(2) 구(1)

상수 -1,187*** -291.46 -459.08*** -1156.7***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비율 -0.42*** -0.26*** -0.03 -0.24*** 

로그전체인구 -0.75*** 0.40 1.36 -4.90*** 

기초수급자비율 -1.13*** -1.90*** -0.15 -1.21*** 

고령화율 0.04 0.61*** -0.01 -0.42*** 

8세 미만아동비율 0.00 -0.01 -0.01 -0.02 

농림해양수산 국고보조비율 -0.02 -0.13*** -0.18*** 0.00 

공공질서/ 안전국고보조비율 -0.01 -0.05*** -0.01 -0.02 

환경보호 분야 국고보조비율 -0.01 -0.08*** -0.10*** 0.18*** 

유효 N(목록별) 2,258 749 819 690

  0.43 0.41 0.28 0.63

F 172.22*** 53.16*** 32.33*** 120.19***

Durbin-Watson 1.07 1.786 1.68 1.42

 주: 1. 고정 효과: 시군구 id, 연도
       2. * = P < .05, ** = P < .01, *** = P < .001

결국,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질 

경우, 매칭 지방비 지출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시･군･
구 유형에서 모두 나타난 결과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비율 증가가 재정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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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앞서 제시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될 경우, 자치단체의 재

정자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

화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에 대응하면서 재정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혹은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의 예산을 매칭하는 형태로 

재원이 조달되는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한번 만들어 지면 없

앨 수 없는 매우 경직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 분야와 상관

없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길 원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의 실정과 수요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라도 확보하려고 하며, 이로 인하여 주민 수요와 거리가 없는 이양 사무를 수행하고 또, 이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자체재원을 지출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지방의 일반재원 

증가율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규모의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지방의 가용재원이 중앙의 목적사업에 

과도하게 징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이 많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에 무조

건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앙정부는 매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통해 미진한 

사업이나 비효율이 높은 사업의 재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고, 정리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재원에 대하여 국고보

조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의 하나로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함으

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제고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세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포괄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수요자를 감안한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편차가 크지 않아 재정자주도보다는 사회복지비지수에 따라 차등보

조율이 결정되는 구조로, 사회복지비지수는 시･군에 비해 사무의 범위가 적은 자치구가 전체 예산

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값이 높을 수밖에 없어 자치구와 시･군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편 방안으로는 자치구와 시･군의 유형을 구분한 차등 보조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 혹

은 기초연금(노인인구 비율 고려)과 같이 영･유아인구비율 등 재정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 방식에 포함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

등보조율 제도를 적정하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시･군･구)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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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충적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자체 재원으

로 이를 지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많아질수록 보충적 사업 수행에 따른 재

원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의 축소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더욱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에 제공하는 자체사업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규

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일회성 사업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

이 느끼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되기 어렵고, 단순 집행 위주의 사업으로 사회복

지 내실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시･군･구 유형에서 발현되는 특성인 고

령화율, 도시/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의 세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여건과 상관없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과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상급 기관의 재정지원은 지자체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는 인식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증가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감소된다고 

제시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과도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 노력 및 재원 낭비

를 지양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재정자율성을 재정자주도와 자체사업비율로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 그리고 226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년 간의 데이터 기반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체

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연구의 결과

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더 

심도있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앙-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분야의 기능･사무 배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최근 제시되고 있는 논의는 반려동물세, 친환경차주행세, 로봇세, 관광세 등과 같은 

신세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더해 환경 관련 부담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역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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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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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사무가 이양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의 

경우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가정한다(Tiebout, 1956; Crook and Sverrisson, 2001; Oates, 1972).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

로, 보편적 복지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준고정비적 성격의 지출 확대

에 대한 파급력이 높아 더욱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는 경험적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2021년 동

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재정자율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높을 경우 재정자율성이 감소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중복 사업 등을 조정하고 효과성 있는 신규 사업 발굴 필요, 

② 포괄보조금 확대 및 차등 보조율 개편 방안을 검토, ③ 복지사업의 국가 최소 기준 수립, ④ 지방

세입원 확충을 통한 자체사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재정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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